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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명 처방제도의 도입에 대한 시사점: 

제약회사의 영업전략 및 정부정책의 관점에서

김태하*ㆍ이홍열**ㆍ오민진***

  ‘성분명 처방’은 의사진료 후 특정 이름의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질환에

대한 치료성분을 가진 여러 의약품들 가운데에서 처방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

국 수준에 이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9월부터 약 10개월간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펼친 바 있다.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에 대한 후속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성분명 처방 사업이 가져올 수 있

는 긍정적인 경제적 기대효과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앞으로 시행될 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정부 정책 및 제약회사의

입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성분명 처방의 선결과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신뢰

를 높이는 것이고 이 정책의 경제적인 편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네릭 약품의 가격이 시

장경쟁을 통해 낮추어지거나 현재 정부의 가격제한 보다 더 낮추어져야 한다. 제약회사들의

영업초점이 병원 및 의사로부터 약국으로 이동할 수도 있으며 역설적으로 제약회사의 리베

이트 정책의 변화로 인해 저가의 제네릭 약품 보다 고가의 브랜드 약품이 병원 및 의사로부

터 선호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긍정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들은 제약회사, 병원, 의사, 약국, 환자를 포함하는 경제주체들의 인센티브를 고려

하여야 한다.

  주제어: 성분명 처방, 의료보건 정책, 제약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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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개 약을 구입할 때 상품명인 브랜드 명(Brand name)이 언급되지만 브랜드 명 이외에

도 Generic name, Chemical name, Systematic name 으로 나뉘어 분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울증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 Zoloft는 브랜드 명이며 제네릭 명(Generic name)과 Chemical 

name은 Sertraline이다. 반면, 의약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네릭 명이다. 브랜드

명(Brand name)이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각인되는 장점이 있어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같

은 이름을 가진 의약품이 다수 존재 할 경우도 있고, 같은 약이라도 나라마다 다른 제품

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 전달에 불편을 줄 수 있다. 만일 제품명을 통한

처방이 아니라 성분명 처방을 실시할 경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뿐

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동일 성분의 제네릭들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약품 품목

및 가격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제네릭의 가격이 브랜드 보다 저렴한 이유는 브랜드에 비해 연구개발비 및 홍보 및 광

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의 경우 신약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 2003년 터프츠대학 신약개발연구센터의 보고서에서는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들어가는 평균 비용을 약 $900 million으로 측정하였다. 브랜드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 광

고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미국 내에서 제약회사들이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 광

고 비용은 연평균 약 $3.5 billion 이다. 또한 홍보용품을 배포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약 $7 billion에 이르고 있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경우 처방권이 있는 의료인1)이 처방전에 DAW (Dispense as 

Written)이나 Brand Medically Necessary라고 쓰지 않는 이상 제네릭으로 제조한다는 것이

다. 즉 의료인이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약을 처방하는 제도 이다. 제네릭은 같은 성분

이라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약사나 환자는 다수의 제약회사중 하나를 선택해서 약을

구입할 수 있고, 또한 어느 약국을 가든 쉽게 조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경우 어떤 전략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지 고

심하게 된다. 정부의 정책을 비롯하여, 제약업체들의 경쟁구도 및 동일 성분 약품의 수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전략적인 계획을 필요로 한다. 

1) 의사, 의사보조(Physician Assistant), 특정 간호사(Nurse Practitioner), (지역에 따라)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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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 사례 검토

2008년 미국에서 제네릭으로 처음 출시된 브랜드 약물은 총 15개로 116억 달러를 넘는

매출 규모로 추정되었다. 제네릭 의약품 처방의 비율이 64.1%에 이른 것이다. 

자료 : 메디팜스투데이

미국시장에서는 1984년 제네릭이 FDA에서 더 빠르게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인

“Hatch-Waxman Act”가 시행된 이후 제네릭 의약품 사용이 더욱 활성화 되었다. 

브랜드와 동등한 약효를 제공하면서 저렴한 가격의 제네릭이라는 인식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제네릭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그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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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시장내에서는 제네릭 약물의 도입으로 80%이상 약가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제네릭의 소매 매출을 보면 진통제 하이드로코돈이 약 18억달러(증감률: 2.7%)

로 1위를 차지했다. 처방 건수도 1억 2126만 건으로 선두를 유지했다. 이어 콜레스테롤제

심바스타틴이 14억달러(12.2%), 항생제 아지스로마이신(Azithromycin) 12억달러(-1.5%), 심장

약 메토플로롤(Metoprolol Succinate) 11억달러(95.3%), 진통제 펜타닐(Fentanyl Transdermal) 

10억달러(6.9%) 등 6개가 연 매출 10억달러를 넘었다. 

자료 : 메디팜스투데이

미국 정부는 브랜드에 비해 평균적으로 10배정도로 저렴한 저가의 제네릭을 통해 메디

케어2)나 메디케이드3)의 펀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의료비를

2) 65세 이후의 노인들을 위한 노인 의료 보험 제도

3) 65세 이전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국민 의료 보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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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보험회사 역시 부담금액을 줄일 수 있다. 브랜드 처방시 보험회사 부담액이 제

네릭의 경우보다 심하게는 수십 배 커지게 된다. 예전에는 제네릭이 존재하는 브랜드 약

들에 한해서만 제약을 두었지만 요즘에는 의사가 제네릭이 존재하지 않는 브랜드를 처방

했을 경우에도 브랜드로 처방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환자부담액으로 전환하거나 상당

히 높은 자기부담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약품 및 약국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는 있지만 브랜드의 원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약국 역시 제네릭을 판매할 경우 더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된다. 환자들 역시 저렴하다는 이유로 제네릭을 선호하기도 한다. 브랜드가

제네릭에 비해 항상 더 비싸므로 보험으로 브랜드를 커버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인 환자

부담액이 제네릭 보다 2∼5배 가량 더 부담해야 하며, 보험이 없는 경우는 약국에서 청구

하는 대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FDA에서 효능을 보증하는

제네릭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제주체들이 가지는 효익 때문에 일부 제네릭의

효능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일반적으로 제네릭들이 사용되고 있다. 

Ⅲ. 성분명 처방의 도입 검토

1. 성분명 처방의 의의와 효과

우리나라에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추진은 2002년부터 검토 되기 시작했다. 성분명 처방

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의해 큰 부작용이 없는 약물로 검증된 것들에 한한 것이다. 

성분명 처방 도입은 2000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실시된 의약분업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시사점이 되고 있다. 국가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약제비 절감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 약제비는 윤희숙(2008)에 따르면 2007년 약 9조 5천억원으

로 총진료비 32조 2600억원중 29.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약제비는 OECD국

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증가율은 8.37%로 높으며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

중은 월등히 높은 편이다. 같은 성분의 약임에도 제네릭은 가격이 낮으므로 의료비를 부

담하는 소비자와 건강 보험 재정 지출을 담당하는 정부에게는 매력적인 장점이 있다. 

Liu et al.(2009)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제네릭을 사용하는 효익의 수혜자가 시스템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 시스템에서는 제네릭을 사용하게 되

는 효익이 모두 소비자, 약사, 정부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와 반대로 처방과 조제가 결합

된 시스템에서는 제네릭을 사용하게 되면 그 효익이 병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시

스템에서는 브랜드와 제네릭의 청구가격이 대부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와 정부

는 효익이 거의 없는 반면 제네릭 제조업자의 증가된 이익을 병원이 수혜하게 될 경우가



60 김태하ㆍ이홍열ㆍ오민진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성분명

처방 정책의 수혜자는 소비자, 약사, 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약분업정책이 실시된 이후, 병원에서 수령한 브랜드 처방전을 받은 경우, 병원 근처

의 약국에서만 특정 브랜드 약을 구입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성분명으로 처방을 받

을 경우 어느 약국을 가도 쉽게 처방 성분의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약국들의 경우 편

중된 수익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2.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

미국 이외의 사례를 보면 캐나다/칠레/독일의 경우는 복제약 비중이 브랜드에 비해서

높지만 프랑스/이탈리아/일본/멕시코/영국의 경우는 브랜드 비중이 더 높다. 브랜드 선호의

한가지 이유는 의사들도 성분명 처방을 기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심장부정

맥 치료제나 간질 치료제, 혈액응고 방지제, 면역 억제제, 갑상선 호르몬제, 강심제 등의

경우 작은 혈중농도 차이로도 환자에게 큰 위해가 생기기 쉬운 종류의 약들인데, 미국이

나 유럽에서는 성분명 처방이 활성화된 후 치료 실패나 약 부작용 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만성 질환의 경우 동일한 의약품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 필요한데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약을 구입할 때마다 같은 성분의 다른 제조사 약을

먹을 경우가 있게 된다. 

임상연구의 경우 성분명 처방이 확대 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신약과 함께 제

네릭이 있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데, 처방 시 매번 제네릭의 종류도 바뀌

게 되어 특정 제네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효능의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 수 있다. 

성분명 처방의 도입이 약제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미국

에서는 제네릭의 시장 점유율이 58%에 달하지만 제네릭의 평균가격은 브랜드의 16%정도

로 낮아서 제네릭 매출액은 전체 약품 매출액의 18%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에서 제네릭의 시장 점유율은 미국보다 낮은44%이지만 매출액 비중은 미국보다 매우 높

은 41%이다. 이것은 가중평균가격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제네릭이 브랜드 약가의 80% 

수준에 이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브랜드 가격 대비 복제약 가격이 30% 수준

인 것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 (윤희숙 2008). 



의약품 성분명 처방제도의 도입에 대한 시사점 61

Ⅳ. 성분명 처방의 방향

브랜드와 제네릭 약은 소비자의 인식에 따른 품질 차별화가 이루어진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

에서 각각의 수요는 전통적인 수직 차별화 경제모형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브랜드 약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유틸리티는    (θ는 품질에 대한 선호 parameter

임, S는 품질 P는 소비자 부담액)이고 같은 방식으로 제네릭 약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유

틸리티는     이다. 만약 브랜드의 유틸리티가 제네릭의 유틸리티보다 큰

    >    부등식을 만족하면 소비자는 브랜드를 구매하게 되고 그렇지 않

은 경우에 소비자는 제네릭을 구매하게 된다. 이에따른 수요함수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브랜드의 수요는 수식 (1)과 같으며 만약 제네릭에 대한 실제 소비자 부담액이 무시

할 정도로 작은 액수라면 수식 (2)와 같이 단순화 시킬 수 있다.

수식 (1)    

  

수식 (2)    




여기서 F()는 소비자의 선호 파라미터인 θ의 누적분포함수(distribution function)이다. 같

은 방식으로 제네릭의 수요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수식 (3)       

  
 




수식 (4)       




이러한 경제모형에 바탕을 두고 성분명 처방을 통해 제네릭의 수요 (수식 (3))를 증가시

키는 방법은

(a) 브랜드와 제네릭의 소비자 부담액 차이  를 크게 하는 정책,

(b) 브랜드와 제네릭의 품질차이   를 감소시키는 정책,

(c) 제네릭을 구매했을 경우 소비자의 실제 부담액 을 줄이는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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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적한 (a)와 (c) 항목은 브랜드 와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가

격정책에 바탕을 두고 성분명 처방 제도의 가장 큰 기대효과로 기대되는 약제비 절감을 뚜

렷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네릭 제품의 가격이 선진국 수준의 가격대로 하향조정 되어야

한다. [표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오리지날 의약품 가격 대비 최초 제네릭

가격 상한금액이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나라이세

는 브랜드 가격 대비 복제약 가격이 실상 3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정책적으로 최초 제네

릭 가격 수준을 지금보다 더 낮추어야 약제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명 브랜드 의약품 대비 상한금액

대한민국 80%

이탈리아 80% 이하

아일랜드 60% - 80%

일본 70%

스페인 70%

프랑스 50% - 70%

포르투갈 65%

<표 1> 주요 국가 최조 제네릭 가격 책정 수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표 2>에서는 제네릭 가격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제네릭 가격수준을 하향조정할

경우, 성분명 처방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약제비 절감 및 제약산업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대안 기대효과

－ 등재순서에 따른 기계적 적용으

로 가격관리의 한계

－ 가격 적응 기준에 대한 적정성

한계로 비용 증대

(예, 1번째 제네릭 80%)

－ 가격산정 기준의 개선

－ 제네릭 가격수준 체감율 조정(인하)

－ 제네릭이 일정 품목수 이상일 경우

가격 일원화(오리지날 포함)

－ 의약품의 질 개선으로 의료

질 향상

－ 약제비의 절감

－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 질에 따른 적정 보상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표 2> 제네릭 가격문제와 대안과 기대효과

앞서 지적한 (b) 항목은 제네릭과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품질차이를 줄이

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제도의 도입으로 약제비 절감 효과와 더불어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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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와 제네릭의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신뢰성 있는 연구기관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4)을 통해 보장하여야 한다. 2006년 생

동성시험 조작 사건 등으로 실제 확인된 복제의약품의 신뢰성 및 약효동등성 미비와 임의

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 등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

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고 이후에도 생동성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생동성 시험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제도 도입 시기만 앞서

당겨 시행하는 것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효성을 높힐 수

없으므로 전문의약품들을 비롯하여 일반의약품들의 성분의 생동성 시험을 장기적인 안목

에서 정밀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Ⅴ. 제약회사의 입장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 2월 16일 강화된 리베이트 처벌규정 및 시장형 실거래가 상

환제도 도입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

입할 경우 정상가와 구매가의 차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내용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2010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 행 개선안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보험상

환(약가마진 없음)

보험자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의 계산방식을 달리하여

저가구매시 약가마진을 인정

보험자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은 실구입 금액을 기준으

로 계산
(보험자부담금) 상한금액의 70% 수준

※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대부분 1,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청구
(환자부담금) 실구입금액 기준

- 보험자부담금 : 1,000원×70% = 700원 ※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900원에 구입한 경우

- 환자부담금 : 1,000원×30% = 300원 - 보험자부담금 : 1,000원×70% = 700원

⇒ 요양기관 수익(0원) = 1,000원-1,000원 - 환자부담금 : 900원×30% = 270원

⇒ 요양기관 수익(70원) = 970원-900원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표 3>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비교

4)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생동성 시험)이라 함은 동일 유효성분을 함유한 동일 투어경로의 두 제제

가 생체 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체 내 시험

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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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낳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

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

대로 거래가격을 신고하고, 환자는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약가를 부담해 왔다. 앞으로 ‘시

장형 실거래가상환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실제 구매

한 가격과의 차액 중 70%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이윤이 되고, 나머지 30% 만큼은 환자

의 약가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리베이트 관행 척결을 위해 리베이트를 받은 병ㆍ의

원이나 약국을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 형사적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특히 자격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년까지

로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R&D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방책으로는, R&D 투자를 많이 한 제약

사에게 리베이트가 발생할 경우 인하금액 중 최대 60% 가량을 면제해 주는 정책을 5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도 영업 활동으로써의 리베이트가 부분적으로 행해져 왔다고 인정

하는 바, 이번 정부 정책의 시행은 제약업계의 영업활동을 보다 정당한 경쟁구도로 이끄

는 방향이 될 것이다.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의약품의 공급 가격이 공개되면 리베이트는

사실상 불가능 함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의약품의 상한 금액과 공급 금액의 차이를 좁히

면서 전반적으로 상한 금액을 낮추는 구조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상환제도’ 하

에서 의약품의 리베이트는 제약회사에 있어서 재정 규모의 수축 또한 의미하게 된다. 

제약회사의 영업방향성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제약회사의 영업활동은 영업대상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뉘어지며, 그 분류는 종합병원 영업, 의원 영업, 약국 영업이다. 

성분명 처방 제도의 도입은 종합병원과 의원 영업의 비중이 약국 영업으로 그 무게를 상

당히 옮겨간다는 전환점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의약품 선택의 권리가 의사에서 약사들

에게 전이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제약회사의 영업활동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형태

로 방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선, 언급된 바와 같이 기존보다는 약국 영업의 강화가 필요로 된다. 제약회사에서는

수많은 제네릭을 포함한 의약품 가운데 자사의 제품을 약사에게 홍보하며 각인시킬 수 있

다. 직접적으로 의약품을 소비하는 대상은 성분명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 방문한 소비자

이지만, 일차적으로 많은 의약품 중에서 선택의 기회를 제시하고 특정 제품을 처방하는

것은 약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의약품이 아닌 보통의 상품(생활용품, 가전기기 등)이 불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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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다수에게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영업 행위를 한다면, 제약회사의 약국 영업은 보다 구

체화된 대상에게 일대 일의 홍보 활동을 한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병ㆍ의원 방문을 통해 입원환자, 외래환자에게 영업하는 방법이 있다. 질환에 따

른 다양한 의약품 홍보 책자를 배포하는 방식과 함께,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

품의 이름도 홍보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소비자의 입장

에서도 다양한 제네릭 중 어떠한 제품이 처방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질환과 관련

된 의약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선택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가 실행된다고 해서 의사들에 대한 영업활동이 불필요 해

진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처방 가이드 라인이나 특별 지시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권한으로만 의약품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정 질환

을 치료하는 의약품의 경우는 더욱 집중적인 병ㆍ의원 영업활동이 필요하며, 질환의 예민

한 특성에 의한 방책인 만큼 제품의 신뢰성으로써 의사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

다. 오리지날과 비교했을 시 동일한 약효를 갖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면서 환자들의 약제

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이점으로, 의사들에게도 매력적인 제품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제약

회사의 과제가 될 것이다. 

Ⅵ. 결론

성분명 처방 제도가 도입과 함께 생동성 시험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인하로 인하여 제네릭 제품의 사용이 확대되면 상당한 약제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성분명 처방 제도의 실행을 위해서는 브랜드 대체 의약품으로 처방 대상이

된 제네릭의 안전성과 제도적 실효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제네릭에 대한 생동성 시험

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성분명 처방 제도의 도입은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도 영업활동의 방향성을 변화시키는 영향

력이 있다. 그러나 성분명 처방 제도가 도입된다고 제네릭 제품의 처방이 많아서 약제 비

비용의 감소가 되기 위해서는 제네릭 약품의 가격이 시장경쟁 또는 정부의 제네릭 가격상

한 정책으로 현재 보다 낮추어져야 한다. 

성분명 처방의 정책으로 제약 회사의 영업활동 방향의 변화가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제

약의 영업은 병,의원 영업으로 의사의 처방이 제약회사의 매출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을 하면 영업활동의 무대의 변화가 병, 의원에서 약국 영업

의 중요성이 커지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성분명 처방으로 제네릭 처방이 늘어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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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반대로 오리지널 처방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가령 기존의 제네릭

으로부터 얻던 리베이트가 없어 질 바에는 브랜드 제품을 쓰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

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만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성분명 처방으로 약제비가 오히려 증

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도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시, 약제비 절감 효과의 증대를 위해 추

진되는 정부주도의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 등 기존의 영업활동을 저지하는 규제들에 어

려움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러한 제약회사, 병원 및 의

원, 약국, 환자를 포함한 경제주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 논문은 정부정책

및 제약회사의 영업활동 측면에서 성분명 처방의 효과 및 실효성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았

다. 다년간의 데이터에 바탕을 둔 실증연구가 후속연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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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lications of Generic Name Prescription Policy in Korea: 

Pharmaceutical Firm Strategy and Public Policy Perspectives

Tae-Ha KimㆍHong-Yorl LeeㆍMin-Jin Oh

Implementing generic name prescription are being considered positively in Korea because of 

its potential reduction in health-care spending on the prescription drugs. Our work explores 

problems in the introduction phase of the proposed policy in 2007-2008 and expected results of 

the subsequent policy in order to provide a long-term strategy and policy implications 

considering perspectives of firms and policy makers. 

Prerequisite of generic name prescription is to establish the trust in bio-equivalence test of 

generic drugs. In order to realize the economic benefit of generic name prescription, pricing of 

generic drug must be reduced either through the market competition or lowering down the 

current price ceiling of generic drugs set by the government.

Sales effort of pharmaceutical firms, currently concentrated on doctors and hospitals, might 

be diverted to drug stores once the policy is in effect. Paradoxically, brand name drugs might 

be preferred due to the rebate structure of pharmaceutical industry. 

In order to attain the positive goals of the proposed policy,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the incentives of economic entities including pharmaceutical firms, hospitals, doctors, drug 

stores, and patients. 

Key words: Generic Name Prescription, Health-care Policy, Pharmaceutical Industry




